Qo] 2INIAT

| =]
(L.

4’8t

NP

==

2

F ATFAY B A2 A

=1

o
==

1l ® S5

3]

AL A

)
=

HXE @ dH*

H=olir2]

M12nt NFEYEMELIY Enen|

1. 20229 = F&A4HA
m o

2021. 3. 11.

0

oK

__o._o

ol
o

3D

T+

5
a
’I_

a

[e)

i

(9

£ 9x7}t 58

YAIAL] WA 222 |23}

lgl
H=7H4

F

=]
—

T

|
o

A

}_

LY

o

2 9

#H| S

R
id

I APA

o)

o

B

o

=

1 Az

°

g ¢

kS5

ek

ol

72

a7t

st

=

182702 st

e}

A g4,

Hlate HAfe] S4o) 2

Va5

A
(]

YA HEFEZ|LL




AAIZAOA AR

604

o]

of ]
bt molrt - muele] ot

[e]

/2)1-

PED

2

of oo}, MA}

Gl
T

oo

5

o
<]

—

(@)
Klo

)

stofol

tet= dl A%

&}

o
=

—_—

o ol
M) o%

JN

He= 7

B
<0

3

e |
ot

"
|

t

] H}

A
10
0

oj
ujo

10

|
ol

!

b H SOl =

e
[=]
=

AP8E 18y

m BE%e

H2lof

#I5to]

hel dEsE

I 2t &

ra kol

o
T

(oI5t -

10

CHat, 6= O[St

20 At




| HE2 7120%), LH(30%), CH30%), 2H(10%), OH10%)2| 5Tt

ofru

Fet

g2 flot] BEZe 3 A o2 =S =5t

X7t 2Qlxtet gol

o

™~
Mo
oj

28 Al

o O
= T

ot 25473

-
o

atoj| cHet ole|alE2 =QIxtof|A| stu, 3 Zato| CH

2

oo
<

AL
T

o] 280l thollM= =5

=kl

Stxl, %

2ol

ZHEY 402

AXEd 60 :

= 20214 SHEH7|RE 2024'd7X|= 25

o|&o| £|=5 &

S 2)AHH AAZ AL 9 A AL )

m F2LH92}

7h B2, o]0 CHH|SHe] X5

of chet YF& 7hdpce| HiE 87

o] AH=2385ta, 9 AEAAl Zat

Ef=

ofru
ujo




	(210311) 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
	개요
	(내용없음)
	1.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(재정·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, 신축사업의 경우 ① 춘천지법 ② 성남지원 ③ 충주지원 ④ 의성지원, 증축사업의 경우 ① 부산동부지원 ②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함이 타당함



	2.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(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현행 제도에서의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
	●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,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,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함
	●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판부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중요함

	▣ 영상재판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
	●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되,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・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함이 적절함
	●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,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의 특성에 맞춰 허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	● 법관 대면권의 의의,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나, 피의자・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




	3.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(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관 안건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, 토론회 또는 공청회, 추가 인식조사,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. 다만, 이른바 공론화 방식의 의견수렴은 그 역할과 기능, 효율성, 감염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



	4. 평정 실질화 방안(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평정 실질화 방안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
	▣ 평정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확인자의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은 폐지하되 확인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, 평정자는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며, 연 2회 이상 평정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
	▣ 근무성적평정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함)의 실질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권한을 부여하고, 사무국을 둔 지원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되, 그 외 지원은 본원의 위원회에 사무과장 등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함. 다만, 6급 이하 직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함
	▣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은 【근무실적(40), 직무수행능력(30), 직무수행태도(30)】로 하고, 각 평정항목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분과위 단일의견인 개선안을 채택함
	▣ 평정등급 및 비율은 가(20%), 나(30%), 다(30%), 라(10%), 마(10%)의 5단계로 하고, 최저등급인 ‘마’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,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은 1.0 정도의 편차로 세분화함
	▣ 투명하고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평정자가 확인자와 협의하여 부여한 순위와 평정점을 공개하고, 이의신청 시 개선된 양식에 따른 평정자종합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며,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,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위원회에 하되,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
	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승진의 요건으로서 교육이수제를 도입하되,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에 관하여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근무성적평정 60 : 경력평정 40으로 하고, 그 후의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 상향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.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이 되도록 함



	5.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관련 검토(업무용 가상 PC 배정을 중심으로)(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제안 안건)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, 이에 대비하여 재택근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	▣ 이를 위하여 우선 집중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의 배정 요건 및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시범운영하고, 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에 대한 기술적 대책 등을 강구함이 바람직함







